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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지적에 과기부 답변 회피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 시민 요구 외면 ​

자기결정권 침해 지적에 “불편 최소화 조치, 대체 수단 검토”로만 

답변  

 

1.​ 지난 3월 18일 참여연대,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가 720명의 시민들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를 요구한 것에 대해 답변(5/6 수령)을 

보내왔습니다. “안면인증은 철저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계획이고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수단 등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과기부의 

답변은 안면인증의무화 정책이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적확한 답변이 아닙니다.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와 자유로운 동의 원칙을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위반문제를 어떻게 해소할지 전혀 안내도 설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방안을 찾지 

못한 정황으로 보여집니다. 과기부는 대책과 대안을 제시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을 조속히 폐기해야 할 것입니다.     

2.​ 과기부는 시민들의 반대뿐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등이 이어지자 

지난 3월 24일 예정했던 전면 시행을 6월 말까지 연기한 상황입니다. 시민의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정부 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는 그 

정책의 영향을 받는 시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이며, 이 과정에서 수렴된 의견을 적절히 

반영하는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시민사회 공개 질의(예 참여연대 4/28 

공개질의서) 등 과기부에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이 위헌·위법적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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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google.com/document/d/141nR8CobrVTRYUpIu4FOva3Qpd0L3arRfrSdEqM1KYo/edit?usp=drive_link
https://drive.google.com/file/d/1L4gl3Gtq-B-6WK9eh6HF7NB_Jmo6lxaI/view?usp=sharing
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4&boardNo=7611889&menuLevel=3&menuNo=91
https://peoplepower21.org/publiclaw/2021721?cat=9&paged=0
https://peoplepower21.org/publiclaw/2021721?cat=9&paged=0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와 질의에 대해 “잘하겠다” 식의 두루뭉술한 면피성 

답변이 아니라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끝. ​

​

​

※ 참고 - 참여연대,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가 제기한 과기부의 휴대폰 개통(신규가입, 

기기변경, 명의변경, 번호이동 등)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의 문제점 

-​ 대포폰 부정이용방지를 위해 얼굴정보에서 생체인식정보를 강제로 추출, 

인증하는 것은 휴대폰 부정이용 방지 관련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와 시행령 제37조의7 등 

어디에도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민감정보의 적법 처리요건을 갖추지 않아 

법률유보원칙 위반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7조)에서 명시한 자유로운 동의 원칙을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생체인식정보를 수집, 처리하면서 법적 근거, 명시적 개별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안면인식 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달리 변경이 불가능한 불변성을 가진 

개인정보로서 한 번 유출이 이루어지면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음 

-​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폰’ 근절 대책으로 

실효성이 의문  

 

▣ 붙임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답변서 

▣ 붙임2 : 휴대폰 안면인증 의무화정책 폐기 요구 서명 제출 보도자료 

 

 
2-2 

http://idr.jinbo.net/wordpress/wp-content/uploads/2026/05/PI20260506_%EC%88%98%EC%8B%A0%EA%B3%B5%EB%AC%B8_%EA%B3%BC%EA%B8%B0%EB%B6%80_%ED%9C%B4%EB%8C%80%ED%8F%B0%EC%95%88%EB%A9%B4%EC%9D%B8%EC%A6%9D%EC%9D%98%EB%AC%B4%ED%99%94%EC%A0%95%EC%B1%85%EC%A7%88%EC%9D%98%EC%84%9C%EB%8B%B5%EB%B3%80.pdf
https://idr.jinbo.net/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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